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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악습 못 버린 한동훈 의원

국민을 속인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의 악습을 못 버렸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적으

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수사 자료를 연일 조금씩 공개

하며, 그때마다 악의적인 편집·가공을 더하는 방식으로 왜곡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행태가 바로 검찰의 조작기소 수법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악랄한 관행, 한동훈 의원의 전문분야입니다.

저희 법사위원들은 정치검찰의 이런 발췌‧왜곡‧편집 행위를 강력

히 규탄합니다.

첫째, ‘핵심 내용 삭제하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SNS에 녹

취록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

다”, “왜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다”는 내용

은 왜 남몰래 삭제했습니까? 이 내용까지 올리면 부정한 청탁이

었다는 주장을 못 하니 대화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핵심 문장만 

골라 지운 치졸한 수법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한 부장검사도 불기소 결정서에서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둘째, ‘다른 내용 짜깁기하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수수료 관련 이야기와 전환사채 관련 이야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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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짜깁기해 배치했습니다. 

중간 내용은 삭제하고, 시간 순서를 뒤섞었습니다. 마치 김승원 

후보자의 ‘도움’이 ‘전환사채’ 및 ‘수수료’로 이어지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와 김승원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강씨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 보더라

도”,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거나”, “양

씨가 위 약속을 근거로 강씨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해달라고 요구

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꼼꼼히 살펴도 

찾지 못한 관계를, 대화를 짜깁기해 창작해낸 겁니다.

셋째, “관계없는 내용 부풀리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에 게시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김승원 후보

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대화이거나, 김승원 후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제넨셀 관련 언론보도 등입니다.

이렇게 주변적인 내용만 반복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김승

원 후보자가 직접 금전적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하거나, 식약처

에 특혜를 봐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방대

한 자료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하니,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깁기해서라도 후보자를 흠집내고 있습

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도 부정한 특혜나 청탁이 없다고 분명히 밝

히고 있는데도, 한동훈 의원은 양 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자

랑하듯 늘어놓은 내용을 절대적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도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편집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자르고 붙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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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둘째, 자료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셋째, 수사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집 경

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몇십 년간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이기에, 조작

과 짜깁기로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이 더욱 무책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유출한 경위를 비롯해 한동훈 의원이 왜

곡·선동한 내용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